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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갈등은 가치, 소수(小數)의 지위, 권력, 자원을 둘

러싼 투쟁이다(Coser. 1956). 그리고 모든 사회는 

언제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Dahrendorf. 1959). 

권력, 자원,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경쟁이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에

서 나타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우리의 경험에

서도 중앙정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갈등,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등 정

부 간 갈등은 흔한 일이다. 

이런 정부 간 갈등을 오늘날에는 매우 흔한 일

로 여기지만,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자치단체장 

직선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소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정부조직에

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 위계라는 인식이 

확고했고, 기능적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원활

히 수행하는 것이 그 전형이었다. 인근 지방정부와

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상위 정부와의 관계도 대

개 기능적 분담으로 체계화되어 있었다. 최소한 정

부 간 관계에 있어 중앙정부의 계획은 “합리적”이

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상황이 바뀌

었다. 지방정부 간, 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빈번해졌다. 갈등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해 보

면 정부 간 갈등은 주로 갈등의 주체가 되는 정부 

수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갈등,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 지방

정부-중앙정부 간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이 중

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초자치단

체 간 갈등에 관한 연구인데, 대부분 기피시설․선

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정부 간 갈등을 문제로 삼는

다(김용철. 1998; 고경훈. 2003; 김석태. 2003; 강

성철․문경주․문유석. 2004; 임정빈․장우영. 

2004). 이외에 물관리를 포함한 공유재와 외부효

과 문제(김용건. 1996;  박기묵. 1997; 김인철․최

진식. 1999; 주재복. 2001; 강윤호. 2005), 지방언

론의 역할(이영동․강정운. 2007) 등도 기초자치

단체 간 갈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소개되고 있

다.

사실 정부 간 갈등에 관한 연구는 이상에서 열거

한 것 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다. 다양한 사례가 발굴

되었고 갈등의 계기와 전개, 갈등의 해소 혹은 증폭 

과정이 제도적 측면․행위자 특성․환경 요인의 차

원에서 상세히 기술(記述)되어 있다. 사례에 천착

(穿鑿)한 연구가 많은 탓에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역

할과 제도적 규칙들이 소상히 밝혀졌다는 점은 기존 

연구의 큰 성과다. 구체적인 정책설계 단계에서 중

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는 학술적․정책적 의의

에는 십분(十分) 공감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설명

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성

격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 

간의 갈등, 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발생

하는 갈등을 정부 조직과 규약 문제 이상의 것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

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런 종류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영역적(territorial) 이해관계의 문제, 

즉 공간의 문제다. 지방정부와 단체장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지방정치과정에 개입하는 이해관계자

의 망(網)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공

간에 고착된 이해관계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많은 경우 “지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만, 엄밀히 말해 국가에 관한 문제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각각을 미시적으로 보면 수많은 조직 간 

관계가 얽혀 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 발생하는 갈



계획 합리성 측면에서 본 지방정부 간 갈등 연구  67

등은 국가의 제도적 통합성 문제다. 다시 말해, 국

가의 작동 방식(modus operandi)에 발생한 합리

성 위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원인을 계획 합리성 측면에

서 규명하는 것이다. 즉, 정부 간 갈등을 국가 내적 

통일성이 깨어진 사례로 보고, 국가의 합리성이 작

동하지 않는 원인을 밝히려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직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변화, 특히 공간적인 변화에 주목한다. 즉, 

국가공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로 인한 

국가의 계획합리성 변화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정

부 간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것이다. 

II. 정부 간 갈등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정부 간 갈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세 가지 측

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조직

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방식 내에서

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1) 대부분 독립 주체

로서 지방정부를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

정부의 결정작성과정을 지방정치과정에 연계시키

는 지방정치 중심의 접근이 있다. 

1. 정부 조직 중심 접근

가장 먼저 검토할 대상은 지방정부 조직이나 단체

장 개인을 통해 갈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는 조직이나 개인 간의 정치적 갈등, 두 정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편익 문제, 협력적 계

획을 방해하는 규약과 태도, 갈등을 빚게 하는 게

임의 규칙과 학습, 지방정부 조직의 문화와 단체장

의 심리, 갈등 조정 제도의 미비 등을 설명변수로 

도입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연

구가 여기에 해당한다.2)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근간(根幹)에는 ‘정부 간 관

계’(Inter Governmental Relation: IGR) 연구의 

오랜 전통이 있다. 정부 간 관계는 1960년대를 지

나며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연방정부

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구되었

다.  Anderson(1960: p3)은 이 논의를 보다 확장

하여 연방체계에 있는 모든 수준․모든 형태의 정

부 간에 발생하는 총체적인 활동 및 상호작용으로 

정의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간 관계 이론은 주

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주된 초점이었

다(한승준. 2006 : p255). Wright(1988)는 미국의 

정부 간 상호관계를 정부 기능의 분업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내포적 모형”(inclusive 

model), 둘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분리 모형”

(separated model), 셋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상호의존적 관계인 “중첩모형”(overlapping 

model)이 있다. 

또 다른 정부 간 관계는 지방정부 간 관계다. 이

와 관련한 논의는 대체로 수평적 경쟁관계와 상호

1) 강성철 외(2006a; 2006b)는 지방 정부 간 갈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연구 대상에 따라 열 가지 범주로 분류: ①지방정부나 

자치단체장들 간의 좁은 의미의 정치적 접근, ②갈등의 당사자로서 지방정부를 합리적 경제주체로 보는 경제적 접근, ③지방정

부 간 갈등이 법적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는 법․제도적 접근, ④ 지방정부를 포함한 집단적 심리로 이해하는 심리문화적 접근, 

⑤이해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는 프레임(frame) 접근, ⑥갈등발생의 딜레마 상황에서 게임으로 보는 게임이론 

접근, ⑦갈등 당사자의 협상을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협상론적 접근, ⑧제도와 규칙에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 신제도

주의적 접근, ⑨행위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행위자 특성 접근, ⑩행위자보다 갈등 상황 외부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조건을 

중시하는 환경론적 접근. 

2)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강성철 외(2006a)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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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협력관계를 대상으로, 관계가 발생하는 동

기․특성․유형 등을 다루고 있다(한승준. 2006: 

p255). 대표적으로 Weiss(1987)는 지방정부 간 협

력과 갈등의 계기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서

비스의 공동 제공, 생활편의시설의 공동 설치 등은 

상호보완적 성격이 강해 협상을 통한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익유발시설이나 혐오시

설의 경우에는 협상에서 갈등이 커지고 당사자 간

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부 조직의 문제를 직접 다루

고 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론적 문제 제반

을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정책

적 처방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단점은 각 정부

조직이 갈등 상황에서 취하는 태도를 개인, 혹은 

조직의 규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데 있다. 정

부 조직이 사회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현실 

설명력에 한계로 작용한다. 다음의 접근은 그 일면

을 잘 보여준다. 

2. 지방정치 중심의 접근

지방정치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제, 

특히 지역개발의 정치과정에 천착(穿鑿)한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성장기계’(growth machine), 

‘성장연합’(growth coalition), ‘도시레짐이

론’(urban regime theory) 등 일련의 지방정치이

론에 기대어 지방정부가 성장연합 내에서 수행하

는 역할을 분석한다. 

사실 지방정치이론의 시발점은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서 각 진영의 

학자들은 “누가 지역사회를 통치하는가?”라는 문

제를 두고, 지방의 정치엘리트인지 이해관계를 가

진 모든 집단인지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Dahl. 

1961; Hunter. 1953).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

서 논쟁의 초점이 “도시는 어떻게(how) 통치되는

가?”의 문제로 옮아온다(강명구. 1997). 이 질문에 

대한 엘리트론의 답변이 성장기계(growth 

machine) 이론이다(Logan and Molotch. 1987). 

성장기계론의 핵심은 도시 성장을 통해 이익을 얻

는 세력이 있고, 이들의 연합이 도시의 성장을 지

속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시 수준에서 주요한 

정치 행위자로 “도시의 지대추구 집단”(urban 

rentier group)과 이에 동조하는 개발업자, 금융기

관, 지역 언론, 지역의 공공설비기관, 그 외 이차적 

이해관계 집단이 거론된다. 

그러나 성장기계이론이 지나치게 경제적 이해관

계자에 쏠려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성

을 부각시키려는 연구가 일군(一群)의 정치학자들

을 중심으로 일어났다(이준원. 2002). 이것이 이른

바 ‘도시레짐이론’(urban regime theory)이다.  

Stone(1989)은 성장연합에서 소외된 사회집단의 

정치적 욕구가 분출하면, 지방정부는 이들의 정치

적 주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의 효과성

(effectiveness)을 제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탓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력과 연계를 갖게 되는

데, 이 연계를 구축하는 역량이 지방정부의 성패(成

敗)를 가르는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레짐이론은 성

장기계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지방정

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과정을 강조하여 보다 

동태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다원주의

자들과는 달리 다양한 지역 내 자원을 끌어내는 지

방정부의 역량을 강조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상호관계를 분석의 틀 내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요컨대, 지방정치 중심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성

장과 개발을 추구하는 지방 정치세력과 지방정부

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작동과정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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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만 레짐이론의 경우 지역의 개발주체에

만 관심을 가두지 않고, 정부조직의 자율성과 네트

워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3.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위의 두 접근은 정부조직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정

치적 과정까지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정

부 간 갈등을 설명한다. 먼저 정부조직에 관한 일

련의 연구 성과는 갈등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

소하기 위한 제도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

유재 관리나 NIMBY, PIMFY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제도 설계의 준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

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치 차원의 분석은 지방정

부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 면면(面面)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힌다. 특히 지역개발 의제가 지방정

부 계획과정의 중요한 계획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도출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 가지 공통의 문제를 가

진다. 최근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 관련된 많은 처

방적 연구에서처럼 정부 간 갈등에 관한 연구 역시 

“지방의 덫”(local trap)에 걸려 있다.3)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갈등 연구에 정부조직과 기업, 지역 주

민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 중앙정부를 포함한 

- 국가의 작동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라는 큰 그림 

위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가 제도적 통

일성 위에 존재한다고 볼 때(제솝. 2000), 정부 간 

갈등은 이 통일성에 생긴 파열(破裂)과도 같다. 따라

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제도에서 지방

정부의 맥락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들의 작동과

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국가적인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치에서 ‘영역 동맹’(territorial 

coalitiion) 개념을 발전시킨 Cox(1998)나, 지역의 

영역성(territoriality) 연구로 잘 알려진 

Paasi(1991: p246)에게 있어서도, 가장 두터운 “제

도적 누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국가였다. 

그러나 국가의  용례(用例)가 워낙 다양하여 분

석 대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국가에 

대한 분석 차원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제솝(2000. 

p477)이 제시하는 세 가지가 유용하다. 그중 첫 번

째는 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된 사회의 일반

이익을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의 기본형태”

다. 이는 주로 관료제 일반이나 제도적 형태에 관

한 접근이다. 둘째는 국가 내부에서 작동하는 “정

치적 계산양식”이다. “국가 합리성”(Weber. 

1978b)이나 “국가이성”(raison d'état) 등 국가의 

작동방식(modus operandi)과 논리적 정합성에 관

한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치적 실천과 담

론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동이익이 국가와 접합

되고 촉진된다. 이 세 수준은 실제의 “정치투쟁”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갈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위 

세 차원의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 관료제

의 일부다. 아울러 지방 정치과정과 국가 정치과정

에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은 국가의 작동방식에 발생한 문제다. 

이 세 차원은 애초에 분석적 차원으로 제시된 것이

3) Purcell and Brown(2005)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말은 생태학 연구, 혹은 정책적 분야에서 글로벌, 혹은 국가 규모에 대해 도시 

이하의 국지적 규모를 절대선(絶對善)으로 여기는 상황을 비꼬아 이른 말임. 사실 이 표현은 Agnew(1994)가 말했던 “영토의 

덫”(territorial trap)에 빗댄 것으로, Agnew는 이 개념을 통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가 공간을 동질적인 인식하여 공간과정을 

소홀히 했던 경향을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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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각각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동

일한 대상의 다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깊

은 연관이 있다. 중요한 것은 분석의 초점이다. 지

방정부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 관계가 분석의 초점

이라면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국가 내적 통일성, 

즉 합리성의 문제다.  

III. 합리성 관점에서 본 정부 간 갈등

전통적으로 공공계획의 합리성 논의는 베버(Max 

Weber)에서 기원한다. 자본주의와 국가, 합리성에 

대한 베버적 접근은 이른바 종합적 계획이라는 이

름으로 널리 통용되었고 비교적 최근까지 계획이

론의 본류(本流)를 이루고 있었다. 사실 베버의 국

가론만큼 국가가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도 드물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과정에서 그가 언

급한 계획의 합리성이 현실로 잘 드러났기 때문이

다. 그러나 세계화 담론이 국가를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사라졌을 뿐 아니라, 국가계획은 “협력”과 “거버넌

스”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베버적 합

리성이 지탱하던 국가의 지위(statehood)가 상실

되었느냐다. 이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엇갈리겠지

만, 현실로서 존재하는 국가의 작동 원리는 베버가 

보았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대부분

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현장은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계량(計量)하고 있고, 계획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찾거나 마련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베버의 합리성 개념 자체를 폐기하는 것으로 문제

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그의 합리성 연구를 

살펴보자. 

1. 막스 베버의 계획합리성 연구

막스 베버 역시 다른 고전 사회이론가들과 마찬가

지로 자본주의 현상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다. 베버

는 특히 자본주의를 서유럽 특유의 역사적 조건과 

연관지으며, 하나의 사례로 이해한다는 특징을 가

진다(전성우. 1986: p5). 즉, 자본주의의 발생을 서

유럽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역사적 문제로 보고 그 

조건을 추적한다. 베버가 바라본 서유럽의 자본주

의는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laity)의 확대

로 규정된다(전상인. 2007: p9)

베버의 국가와 합리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가 자본주의적 근대의 핵심으로 규정한 형식적 

합리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버는 서유

럽을 자본주의 근대의 유일한 사례로 규정하고 그 

조건과 특징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근대사

회의 발전을 “형식적 합리성이 증가한 결과”로 이

해했다(전상인. 2007: p9). 베버가 목격한 19세기 

서유럽의 근대화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낳은 

새로운 계급관계에 정치적 타협과 절충이었다. 또

한, 제도화된 권력으로서 근대적 국민국가가 등장

하는 과정이었다(권태준. 1995). 자연히 그는 서유

럽의 자본주의와 근대를 해명하는 중요한 고리로 

근대국가를 설정했고 국가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

을 내놓는다. 

베버는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근대국가에 접근했다. 즉, 근대국가는 여러 국가 

유형 중 하나의 특수한 형태이고, 국가 역시 이보

다 더 큰 범주인 정치적 결사체의 한 형태였다(피어

슨. 1998: p22). 베버에 따르면 국가를 여타 정치

적 결사와 구분하는 기준은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정치조직이다. 따라서 물리적 힘의 정당한 사용에 

독점적이다(Weber. 1978a). 베버는 다시 근대국가

를 유형화하는데, 국가 일반에서 근대국가를 구분

하는 핵심에 합리성을 둔다. 권태준(1995: p137)은 

이러한 베버적 국가의 특성을 “국가의 합리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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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 베버가 근대국가의 합리성과 관련해 주

목한 근대국가의 특징은 권위와 정당성, 비인격적 

권력, 관료제의 문제다. 모든 지배에는 권위가 필

요하지만 근대국가의 권위는 비인격적인 권력의 

제도화와 형식적으로 평등한 법적 권위에 의존한

다는 것이 베버의 견해다(Weber. 1978a). 그에 따

르면 법적 권위는 명령하달권에 대한 믿음이고, 그

가 목격한 관료제는 “추상적 법률의 일관된 체계”

를 가장 적절히 구현하고 있었다(피어슨. 1998: 

p43). 이러한 “법적 형식주의”(juridical 

formalism)는 국가의 법체계가 일종의 기술합리

적인 기계처럼 작동하게 했고, 국가 내부의 개인이

나 집단이 사회적 행위의 법적 결과를 예측하도록 

도왔다(권태준. 1995: p138). 베버는 이러한 절차

적 형식화(形式化)와 법적 제도화를 절차적 객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ality)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권태준(1995)의 지적처럼 19세기 전반

의 국가 합리화를 거쳐 국민국가의 전형이 갖추어

진 19세기 후반에는 이 합리성의 작동에 한계가 발

생한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급격한 도시화가 이

루어졌고, 도시의 인구는 유사 이래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증했다. 이에 반해 주택공급은 턱없

이 부족했고 지대와 임대료의 상승은 가파르게 진

행되었다. 이런 사정으로 집 없는 노동자나 빈민들

이 급증했고 도시 곳곳에 슬럼이 만들어졌다(엥겔

스. 1988). 공기의 환기, 하수의 배수, 쓰레기 등 

오물처리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에 부르주아나 ‘중간계급’이 눈을 돌리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19세기 내내 일어난 혁명의 

파고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콜레라의 광풍

과 노동력 수급 때문이었다. “빈곤은 이제 농촌지

방의 산발적인 소수집단의 현상이 아니고 거대한 

대중의 문제로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공포가” 된 

상황에서(권태준. 1995: p146), 국가의 형식적 합

리성에 위기가 닥친 것이다. 1871년 파리 코뮌에서

부터 19세기 후반 서유럽 전반을 강타한 사회주의 

운동은 당시 지배계급에게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

했다. 사회주의 운동과 소비에트의 등장과는 별개

로 이 시기 사회문제는 본격적인 국가 개입의 기반

이 되었고, 막스 베버가 말하는 또 하나의 합리성

이 작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국가행위의 

‘실체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이다.4)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베버

적 관점에서 근대국가의 핵심은 형식적 합리성에 

있다. 폭력의 독점을 정당화시키는 근대국가 고유

의 기제가 “만인이 평등한” 법적 형식주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도시 지역에서 불거

진 사회적 문제들은 실체적 합리성이 국가 작동의 

또 다른 논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 민주주의 국

가의 계획합리성은 대부분 형식적 합리성 개념에 

기대어 왔다는 점이다. 물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4) Weber(1978b)는 행위의 동기를 기준으로 네 가지 사회적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그 내용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합리적으로 

선택되는 의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위, 목적은 가치 지향적이지만 수단은 합리적인 가치합리적 행위, 목적과 수단 모두 합리성

을 고려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감정적 상태에 있는 감정적 행위, 사고의 일상적 습관에 의한 전통적 행위임. 이 네 가지 사회적 

행위 중 베버가 합리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가치합리적 행위와 목적합리적 행위인데, 이때 합리성의 기준은 계산성, 계획성, 객관

성임(전성우. 1986). 가치합리적 행위의 경우 목적과 수단은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가지지만 그 가치는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관성 있는 행위유형을 말함. 이에 반해 목적합리적 행위는 모든 요소의 자율성이 주어

진 것임. 따라서 목적합리적 행위는 특정 신념이나 가치를 고정시키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태도이고 여기서는 오로지 형식적 절차

만이 문제가 됨. 이렇게 볼 때 가치합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합리성이 실체적 합리성이고 목적합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합리성

이 형식적 합리성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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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이란 

비판적 표현이 있었고,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하버마스(Habermas)의 지적이 있었지만, 규범적 

평가에 무관하게 형식적 합리성이 20세기 자본주

의 국가를 지배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 정부 간 갈등과 형식적 합리성의 위기

1) 베버적 합리성에 대한 전통적 비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간 갈등이 국가의 내적 

통일성, 혹은 - 베버적 용어에서 - 국가의 합리성

에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베버적 합리성 개념 자체를 용도폐기할 한계로 보

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할 계기일 것이다. 

사실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과 이에 근거를 둔 

계획모델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비판은 합

리성 전통 내부와 외부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제기

되었다. Lindblom(1959)의 ‘부분점진주

의’(Incrementalism), Etzioni(1968)의 ‘혼합주사

모델’(Mixed-Scanning model) 등이 전자의 예

(例)라면 맑스주의나 시장주의자들의 비판은 후자

에 해당한다. 이런 비판들 속에서도 합리적 종합계

획과 베버적 합리성이 이론적․실천적 지위를 유

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세기 서유럽의 자본주의 

국가 성립 이후 지금까지 계급타협의 절충적 성격

이 국가 작동과정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계급 

간 이해관계의 절충과 함께 민주주의에 호응하는 

시민 개념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을 구

성하고 있던 탓이다. 권력관계를 폭로하는 맑스주

의적 비판도, 국가의 실패를 강조하는 시장주의의 

비판도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국가 작동방식을 대

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5)

하지만 전 지구적인 시장통합과 자본의 흐름이 

강조되면서 국가보다는 지방이 강조되었고, 계획

사조 전반에 걸쳐 포스트모더니즘 사조가 등장하

면서 베버로 대표되는 “국가중심적(state 

centered) 및 거시구조적(macro-structural) 계

획이론”이 옛 지위를 잃었다(전상인. 2007). 다시 

말해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종합계획의 현실

이 비판받으면서 도시 및 지역 수준의 협력적 계획

과 거버넌스(governance)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

게 되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무엇이 실제로 일

어나는가’(what is actually done?)를 분석하기보

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should be done?)

라는 규범적 이상향을 쫓고 있다는 Flyvberg and 

Richardson(2002)6)의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

다.7) 실제로 정부 간 갈등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의 

결론은 “협력적 거버넌스”나 “협력적 계획”이 중요

하고 필요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조건 통제가 필수

적인 의사소통 합리성이 경험적 수준에서 작동하

지 않는 이유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

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베버의 국가론에서 형식적 합리성이 지방 

정부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5) 계획이론 분야에서 합리적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논의는 전상인(2007), 이수장(2006), 안태환(2005)을 참고.

6) 전상인(2007: p17)에서 재인용.

7) 이상적 담화상황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협력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의 측면도 고려해야 함(전상인. 2007 : 

p17). 사회 구성원들이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와 자원이 필요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기 어렵다

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원이 있어야 함. 결국 기존의 대의제와 관료조직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데, 여기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내적 긴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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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베버의 국가론에서는 중앙정부건, 지방정

부건 관료제라는 일반적인 국가 형태를 구성하는 

제도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부 주변의 

정부 간 갈등은 무시해야 할 특이점(特異點)이거

나, 국가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 따

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 논리를 구분하

여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준거가 필요하다. 다음

에서 소개할 Friedmann(1967), Gurr and 

King(1987), Harding(1994)의 논의는 그 출발선

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2) 정부 간 갈등과 계획합리성

베버의 합리성은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온 탓

에 지방정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

다. 지방정부의 경우 정부조직과 정치과정이란 면

에서는 국가와 유사한 논리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여러 정부가 존재하고 이들을 - 베버적 국가론에

서처럼 - 통일적인 단일체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이 다르다. 즉, 정부 간 갈등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이 전제되어야 설명할 수 있다. 

Gurr and King(1987)은 지방정부가 향유하는 

자율성 정도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요소와 

중앙정부의 재정적․법률적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고 보았다. Harding(1994) 역시 각 국가가 가지는 

“중앙 - 지방 관계의 유형 및 국가 - 시장 간의 관

계”가 도시 성장에 개입하는 지방정부의 양태를 결

정하는 논리라고 제시한다.8) 요약해 보면, 지방정

부의 자율성은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두 차원에 영

향을 받는다. 이는 지방정부의 이중성이라 할 만한

데, 일면으로는 중앙정부와 위계적으로 연결된 관

료조직의 일부인 동시에, 다른 면으로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의제가 실현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접근은 계획단위의 자율성과 합리성 유

형을 연계시키고 있는 Friedmann(1967)의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화할 수 있다. Friedmann은 계

획의 유형을 계획기관이 확보하는 자율성 정도에 

따라 ‘적응적 계획’(adaptive planning)과 ‘발전적 

계획’(developmental planning)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계획주체의 자율성이란 결정 작성 단위의 

자율성을 의미하는데, 시민사회나 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상위 계획단위로부터의 자율성을 말한

다. 여기서 적응적 계획은 계획기관의 상대적 자율

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적응적 계획하에서 계획은 주어진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단을 찾는 과정

이고, 형식적 합리성이 지배한다. 따라서 다른 계

획 단위와의 협상은 과학적 지식에 익숙한 전문가 

집단에 맡겨진다. 아울러 적응적 계획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계획이다. 가용 자원이 단기자금인 

경우가 많고, 대개 특정 목적에 쓰이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

가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발전적 계획은 기술적인 

과정인 동시에 - 대부분 - 정치적 기능이다. 따라

서 계획과 정치의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인, 혹은 정치세력이 계획의 중

심에 서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흐름에 부합해야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때문에 실체적 합리성이 크게 작

동하는 계획 유형이다. 

이제 지방정부의 계획합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된 셈이다.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와의 관계에서 - 국가별로 양적(量的)인 차

이는 있지만 - 형식적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다. 국

8) Gurr and King(1987)과 Harding(1994)은 강명구(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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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근대적 국가이성(raison 

d'état)이 형식적 합리성을 골간으로 삼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이 규칙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국가 합리성이 작동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지방정

부의 관계에서 어떤 합리성이 작동하느냐는 지방

정치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때 지

방정부를 둘러싼 일련의 정부 간 갈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체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경우다. 이것

이 국가의 계획합리성, 즉 형식적 합리성과 충돌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정부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

다. 이제 문제는 그 조건이다. 지방정부의 실체적 

합리성의 조건이 무엇인지 해명할 수 있다면 정부 

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을 밝힐 수 있다.

IV. 갈등의 조건: 지방자치제와 스케일 구성

지방정부의 계획 논리를 실체적 합리성이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은 실체적 합리성을 형성하는 - 중앙

정치와 별개의 논리가 있는 지방의 - 정치과정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관계

를 통해서만 실체적 합리성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

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극히 자명해 보이는 전제가 

있는데, 바로 지방자치제다. 

사실 지방자치제와 정부 간 갈등이 너무 당연한 

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아

니라 일상적인 논리수준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솝(1990)이 제시한 국가분석의 - 국가이

성, 혹은 합리성이라는 국가의 목적합리적 작동 방

식을 제외한 - 나머지 두 차원을 상기한다면, 지방

자치제의 중요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1. 국가 형태와 국가 공간

1) 국가형태와 국가공간형태

제솝(2000: pp477-479)은 국가 연구를 구체화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치적 레짐을 유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분

리된 형태로서 국가”를 더 낮은 추상수준에서 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자

본주의 체제의 자본순환에서 분리된 -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 전형적인”- 국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국가의 “정상적 유형으로

서”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예

외적 유형”으로서 파시스트 독재나 군부독재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상의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볼 때, 국가의 형

태적 특성은 대의제적 대표 형태, 통치의 공간적 

형태,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 형태로 압축된다(제

솝. 2000: pp479-480).9) 이 중 국가 통치의 공간

적 형태를 발전시킨 개념이 ‘국가공간형태’(state 

spatial form)이다(Brenner. 2004). 

국가공간은 국가의 공간이다. Lefebvre(2003: 

p8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는 공간에서 공

간과 함께 태어났고, 공간과 함께 소멸할 수도 있

다”. 즉, 국가와 공간을 주체와 타자의 관계로 분리

9) 제솝(2000: pp480-481)은 국가 자체의 세 가지 제도적·형태적 차원과 함께, 국가 - 사회 간 관계의 측면에서 헤게모니프로젝

트, 국가프로젝트, 파워블록의 성격 등을 지적하고 있음. 제솝이 국가 형태와 함께 국가전략(state strategy)으로 구분하고 있는 

개념 체계는 이들 세 가지를 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기능에 문제를 만든다”는 그의 이론적 전제는 국가 형태에 매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함. 즉, 국가가 가지는 진화적 특성과 경로의존성을 국가 형태 차원에서 도출하는 것임. 이른바 국가의 “전략

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이란 국가 형태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국가 형태와 그 변화는 국가의 작동논리로서 국가 

합리성,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방식에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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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 존립을 위해 

국가의 공간을 생산해내야 하고, 그 공간 위에 존

립한다는 논리다. 국가 공간이란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되는 국가의 공간이다. Brenner(2004)는 국

가공간에 대한 르페브르의 견해와 제솝(2000)의 

국가 형태 논의를 발전시켰다. 그는 제솝이 국가형

태 개념에 도달하는 과정을 국가공간에 적용하여, 

국가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적 위계와 공간적 조직 

형태를 두고 ‘국가공간형태’(state spatial form)

라 규정한다. 

그가 제시하는 국가공간은 협의의 차원과 광의

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대 국가 간 체계

에서 국경을 포함한 경계의 역할 진화에서부터 - 

행정의 공간적 위계와 조직을 포함하는 - 국가의 

영토적 조직을 말한다. 반면 후자는 국가의 전반적

인 사회경제적 과정에 국가가 공간적으로 개입하

는 방식 일반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공간전략은 

물론 간접적인 공간효과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Brenner는 이 두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국가공간의 형태(form)가 생산된다고 본다. 따라

서 개별국가들은 각각의 국가형태는 그 나름의 공

간 구획(partitioning) 방식, 즉 공간과 거기에 속

한 대상에 대한 분류방식을 가진다(Lefebvre. 

1991: p281). 그리고 공간 형태는 실제 국가의 작동

과정을 조건 짓는다. 그가 국가공간형태의 비교를 

위해 제시한 기준은 스케일(scale)이다. 다음에서

는 이 준거 틀을 살펴보자. 

2) 국가공간형태의 준거: 스케일

스케일은 원래 지도학에서 축척을 나타내는 말이

었다. 이 개념을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한 최초 

연구자는  Taylor(1982)로 그는 기존에 사회과학

에서 국가를 단위로 이해되던 많은 사회적 현상, 

사회적 관계들이 사실은 글로벌, 국가, 도시의 세 

스케일로 분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화의 진

전이 도시나 지역, 글로벌 스케일 등 지난 세기 주

목받지 못했던 스케일을 재해석하게 만든 셈이다. 

Taylor에서 시작된 스케일 논의는 Smith(1984)와 

Swyngedouw(2004)를 거쳐 존재론의 딱딱한 틀에

서 벗어나 인식론의 단계에까지 진전된다. 이후 다

양한 논쟁을 거쳐 오며 한 가지 공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스케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

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스케일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는 구조적 결

정과정보다는 사회정치적 행위자(agency)와 그들 

간 상호작용에 주목했으며, 역사적 경로가 주는 제

약을 강조했다. 스케일의 구조화론은 더 이상 세계

를 조직하는, 이미 정해진 위계의 프레임으로 스케

일을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적 힘과 행위

자의 실천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한

다. 따라서 스케일은 이미 주어진 “플랫폼”이 아니

라 “특정 종류의 사회 행위들의 플랫폼이자 용기로

서,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Smith. 1995: p228)

이다. 다시 말해 스케일의 분화는 여러 사회적 관

계망이 배태되는 공간적 지평이 분화되는 것이고, 

국가공간의 측면에서 이는 조절의 공간적 단위가 

국가에서 국가 이외의 여러 스케일로 분화되는 것

이다. 또한 사회 공간적 실천이 분화되어 역사적인 

위계의 각 층위로 배태된 결과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스케일 간의 관계 문제

다. 이 문제 역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스케일은 

다른 스케일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절대적이고 고정된 스케일이 없

다는 시각은 자연스럽게 스케일의 관계론에 무게

를 두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스케일 간 관

계를 위계로 보느냐, 네트워크로 보느냐는 문제다. 

그러나 스케일 구성의 시기와 맥락을 좇아가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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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접근을 취할 때 이 문제 역시 간명(簡明)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특정 스케일이 구성되는 

시기 기존의 스케일이 가지는 - 즉, 사회 관계의 

그물망에서 기존 스케일들이 점하고 있는 - 권한

과 제도, 기존 스케일 간의 관계에 따라 스케일의 

위치가 정해진다. 때에 따라서는 위계적인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

며, 스케일 간 관계 역시 사회관계의 변화와 맞물

려 변화할 수도 있다. 

2. 국가공간형태로서 지방자치제와 계획합리성

국가공간 개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각급 정부를 공간적으로 조직하

는 형태는 명확히 협의의 국가공간, 즉 국가공간형

태에 해당한다. 서유럽의 국가공간을 연구한 

Brenner(2004)는 국가공간 형태의 변화를 언급할 

때 광역개발기구나 분권화 정도를 예로 든다. 그에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는 매우 극적인 국가

공간형태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라는 제도가 

국가공간형태에 주는 변화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가 그 자체로 국가공간

의 스케일 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케일의 사

회적 구성이 지방자치제를 통해 용이해질 수는 있

겠지만, 지방자치제 실시만으로 스케일이 구성되

지는 않는다. 특히 조절의 단위로서 지역스케일 구

성을 염두에 둔다면, 지방자치제라는 구체적 제도

와 조직의 변화에 지방정치과정을 연결시켜야 한

다.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지방자치제를 국

가공간형태의 스케일 분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서 검토한 지방정치 중

심의 접근이 유용하다. 성장기계론과 레짐이론에

서 제시하는 지방정치의 핵심적 메커니즘은 도시

의 개발과 관련된 성장지향적 정치 과정이다. 이러

한 논의는 Cox(1998)의 ‘영역동맹’(territorial 

coalition) 개념에 의해 보다 정교화되었다. 영역 

동맹은 ‘영역화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 주로 자본

과 노동의 계급타협으로 구성되는 - 행위자들의 

연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Cox(1998)가 ‘장소의존

성’(local dependence)이라 명명한 성질을 가지는 

행위자들은 - 설혹,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대립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더라도 - 서로 연대하게 된다는 

것이 영역 동맹의 핵심 논리다. 영역 동맹은 지방

의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자신의 활동과 재생산을 

국지적 시장, 기업관계의 지리적 근접성, 지역 노

동시장, 특정 지역의 교통망, 영역화된 사회관계망 

등에 의존하는 성향, 즉 장소 의존성을 근거로 한

다. 장소 의존성을 가진 행위자들은 장소에 고착

(固着)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고착한 장소의 흥

망성쇠가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행위자들은 연합의 형태를 띠기

도 한다. 이것이 영역 동맹이다.

Harvey(1989: pp139-140) 역시 이 문제에 천

착하여 자본을 장소에 고착시키는, 나아가 노동과 

자본의 계급 연합을 구성하는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Harvey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계급

관계는 “도시 지역”(urban region) 경제에 “구조

화된 응집성”(structured coherence)을 부여한다. 

이것에 의해 특정한 구조와 사회관계가 결합하여 

각 도시 지역의 삶의 질과 입지적 특성이 강조된다

(Harvey. 1989 : p142). 이러한 경향은 도시 지역 

내에 기반시설  투자유치와 같은 이슈에 있어 계급 

연합이 이루어지는 물질적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 

계급 연합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자율적인 지방정치의 장을 생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능 있는 정치인은 장소의존적인 

공동체로 이들을 통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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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강력한 이해관계의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재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치의 제도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이

들은 지방정치에서 대의제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

러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담․재정 분담

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정부와 의회는 직접적인 

경험의 공간, 개발의 공간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이 영역동맹의 중심에 서

고, “구조화된 응집성”을 제고(提高)하려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제의 의미

는 국가가 공간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제도적 형태

의 변화가 지역 내 자본 축적을 조절하는 지방정치 

과정에 연계되는, 국가공간형태상 변화다. 

국가공간의 분화는 단순히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국가형태의 변화와 같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여기에 지방정치과

정에서 하나의 스케일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가능

성을 제시했다. 이 둘의 결합은 베버적 관점에서 

보았던 균일하고 동질적인 국가의 공간적 분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부 이상적 세계화론자들이 주

창하는 국가의 “속비우기”(hollowing out)가 아니

다. 오히려 기존의 국가스케일과 국가 하위의 다른 

스케일 - 이를테면 지역, 혹은 도시 스케일 -의 분

업에 가깝다 (Goodwin, Jones and Jones. 2005). 

3. 지방정부를둘러싼정부간갈등의가설적모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을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마

다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논리 전개의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와 두 개의 지방정부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중앙정부와 두 지방정부 모두 형식적 합리성

과 실체적 합리성 중 어느 하나는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스케일에서 실체적 합리성은 일련의 

정치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존재할 때 작동하므로, 

이 경우 지방정부 간 갈등은 없다고 볼 수 있다.10)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의 형식적 합

리성이 두 지방정부에 작동하지 않는 조건이다. 지

10) 한국의 개발연대(開發年代)인 1960~1970년대의 국가계획이 대표적인 사례임. 권태준(2006)은 칼 슈미트가 18세기 서유럽의 

제국을 두고 “주권적 독재”라 말한 당시의 통치체제를 박정희 정권에 적용하여 “개발독재”라 규정함. 칼 슈미트의 독재는 대내

적인 국민국가 통합과 대외적인 주권수호를 위해 최고 권력기관이 시민사회의 모든 “중간세력”을 초월해 국익(國益: le bon 

d'etat)의 수호자 역할과 권위를 자임한 데 대한 것임(권태준, 2006: p148). 다만 박정희 정권은 “국익” - “국시”(國是)를 산업화 

- 경제성장으로 정의(定義)했기 때문에 “주권적 독재”라기보다 “개발독재”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즉,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이라는 지상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인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체제였다고 규정함. 권력을 장악한 지배세력이 

어떤 정치적 기획을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자립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이 그 정당성의 근거인 시대”(권태준. 2006: pp170~171)

였다는 것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국가의 작동방식을 정당화시켜준 논리가 “조국근대화”라는 경제적 민족주의였고, 이 실

체적 합리성이 국가의 유별난 자율성을 지탱했다는 점임. 이것이 국가스케일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함. 김동완(2009)에 따르면 1960년대 산업화 과정을 규정했던 “조국근대화”는 축적전략으로서, 

또한 동시에 헤게모니프로젝트로서 작동했음. 여기서 헤게모니프로젝트로서 작동했던 조국근대화 담론이 당시 국가계획의 정당

성을 제공했던 경제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님. 경제적 성과는 철저히 국가스케일을 중심으로 사고됨. 즉, 산업부문 간, 계급․계

층 간, 지역 간 불균등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조국근대화라는 정치적 기획은 국가의 총량적 성장을 근거로 유지될 수 있었음. 

조국근대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수출주도 산업화여야 했고, 수출실적을 중심으로 한 실적주의를 운영원리로 삼았던 것도 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김동완. 2009: pp93-105). 따라서 한국의 개발연대는 국가스케일 중심의 발전적 계획이 국가

하위 스케일을 압도하던 시기로 볼 수 있음. “민족”과 “조국”의 경제성장을 국가적 과업으로 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는 당시 국가

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실체적 합리성이었음. 때문에 실체적 합리성이 작동할 국가 하위스케일이 구성되기에는 한계

가 있었음. 물론, “푸대접”론으로 대표되는 호남지역주의가 지역스케일을 구성하는 과정이 지적된 바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폐

지된 상태에서 국가 합리성의 스케일 분업은 생각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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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제와 국가공간의 분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 국가계획을 포함한 - 외부의 자극이 두 지방정

부의 관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모든 지방정부가 만족하는 상황은 극히 이

상적인 상태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나 자본의 입지 

선정에는 일정한 공간적인 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이 작동하게 마련이다(Jones. 1997: 

p851 ; Brenner. 2004: p89). <표 1>은 중앙정부

의 정책이 외부 변수일 때, 지방정부별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표 1>에서 “+”는 편익이 높은 경우를, “-”는 

비용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11) 여기서 A는 두 지

방 모두 편익이 높은 경우다. 반대로 D는 두 지방 

모두 비용이 높은 경우다. B와 C는 어느 한 지방정

부의 관할에만 이익이 되는 경우다. 두 지방정부만

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에서 

형식적 합리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B와 

C이다. 주의할 것은 이 경우 중앙정부의 계획이 형

식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이

것이 지방정부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뜻한다. 

<표 1>은 매우 간단한 도식이지만 이 경우 일어

날 수 있는 정부 간 갈등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A 

유형의 중앙정부 정책을 고려해보자. 이 경우에는 

각 지방정부의 계획합리성이 무엇이건 간에 정부 

간 갈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B, C, D의 

경우는 중앙정부 계획의 형식적 합리성이 작동하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세 경우에 대해서 지방

정부의 합리성 유형별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구

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2>는 지방정부의 합리성에 따라 상황을 나

누어 본 것이다. 여기서 a는 두 지방정부 모두에 

형식적 합리성만 작동하는 경우다. 다음으로 b와 

c는 둘 중 하나의 지방정부에서 실체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경우이고, d는 두 지방 모두에서 실체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경우다. <표 2>에서 지방정부

의 갈등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은 두 

지방모두 형식적 합리성이 작동하고 있는 a를 제외

한 b, c, d 유형이다. 

이제 <표 1>의 유형과 <표 2>의 유형을 조합해 

보면 몇 가지 갈등의 경우가 드러난다. 

<표 3>에서 나타나는 아홉 가지 갈등 유형은 기

계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상대 

지역의 지방정치 과정과 실체적 합리성이 반대 지

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태적인 과정을 밝히

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합리성 유형에 따

라 어떤 형태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 가능

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아울러 지방

11) 여기서 비용과 편익이 절대적인 값은 아님. 지방정부에서 형식적 합리성이 작동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일관된 합리

성을 가지는 편익·비용 계산일 것임.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체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경우라면 편익/비용은 담론적으로 

구성될 것임. 

구분
지방정부1 

형식 실체

지방정부2
형식 a b

실체 c d

표 2 _합리성 유형에 따른 상황 분류

구분
지방정부1

+ -

지방정부2

+ A B

- C D

표 1_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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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의 영역적 이해관계와 “구조적 응집성”, 여

기서 발생하는 담론의 지배가 정부 간 갈등의 형태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이 논리를 더욱 확장하여 지방정부의 계층을 

나누거나, 더 많은 지방정부를 가정할 경우에는 더

욱 다양한 갈등과 협력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위정부 이외의 외부 변수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업 

입지나 공유재 관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는 

<표 3>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 간 갈등과 협력만이 

나타날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사후적인 갈등관

리의 주체일 수는 있지만, 국가의 행·재정적 권한

이나 국책사업의 입지와는 달리 심판자의 입장이 

강하다. 

V. 결론

정부 간 갈등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세계화 담론은 도시와 지역을 성장의 축으로 삼았

고, 그 탓에 격렬한 도시 간 경쟁이 빚어진 것은 어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화 담론은 공공연히 

“국가 소멸론”과 관련되어 있었던 탓에, 정부 간 갈

등을 설명하는 기본 프레임은 정부조직이나 개인

의 리더십 등의 미시적 접근과, 글로벌 경쟁구도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간 

갈등을 가장 고전적인 국가 프레임으로 설명하려 

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가를 세계화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적극적 주체로 보는 이론적 견해가 최근 들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 이론적 유행이

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 국가의 덫에서 벗어나 

다시 지방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한 연구자의 비판

처럼 - 기존 연구들이 국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없

이 도시․지역 스케일에 갇혀 있다는 판단 때문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부 간 갈등의 문제

는, 도시나 지역의 거버넌스 프레임에서 볼 때 규

범적 평가로 일관하기 십상이다. 갈등을 하면 협상

을 잘하고, 규약을 잘 만들어 놓으라는 논리다. 협

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곧잘 제시된다. 

이러한 결론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

가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규범적인 평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규준을 따라 갈등을 평가하고 처방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 자체를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은 큰 장점이다. 물론 전통적인 합리성 개념

과 국가론에 큰 수정을 가해야 하지만, 국가의 틀

을 활용하여 국가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은 계획

이론의 시각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기존의 정부 간 갈등 연구가 지나치게 미

시적인 제도와 행위자에 치중하고 있어, 귀납적인 

분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 연구가 

12) 이 경우 두 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를 가정할 수 있음. 

구분 갈등 유형

B

b 지방정부1과 중앙정부 간 갈등

c               -

d 중앙정부-지방정부1, 지방정부 간 갈등

C

b              -

c 지방정부2 - 중앙정부 간 갈등

d 중앙정부-지방정부2, 지방정부 간 갈등

D

b 지방정부1 - 중앙정부 간 갈등

c 지방정부2 - 중앙정부 간 갈등

d 중앙정부 - 지방정부(1, 2) 갈등12)

표 3 _정부 간 갈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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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맥락에 맞는 처방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나온 처방이 일반적인지는 알 수 없다. 특

히 지방정부 간 갈등과 지방정부 - 중앙정부 간 갈

등을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접근은, 한국과 같이 중

앙정부의 권한 과잉이 논란인 국가에 적실하지 않

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이론적 한계가 있

다. 우선 본 연구에서 베버의 국가론과 제솝의 국

가론을 절충하여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두 논의는 

쉽게 섞이지 않는 이론적 전통이다. 제솝(2000)에

서 베버의 국가론을 자신의 논의로 포함시키고 있

지만, 이 대목은 보다 엄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

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국가 

하위 스케일의 분업과 여기서 지방정부의 합리성

을 검토했으나, 세계화와 직접 연관이 되는 글로벌 

스케일의 영향이 배제되어 있다. 사실 한국의 지방

자치제만 해도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정착되어 왔

기 때문에, 세계화와 글로벌 행위자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실

천적 측면에서 한 가지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

서는 지금까지 불문(不問)의 덕목이었던 협력과 의

사소통이 어떤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를 밝혀주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계획 논리에서 실체적 합리

성이 지배적 위치를 점할 때, 그리고 이로 인해 다

른 지방정부의 실체적 합리성과 갈등을 빚을 때, 

정책적 처방으로 필요한 것이 협상의 규칙, 태도, 

법제도 등 의사소통적 합리성 기제라는 점이다. 향

후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이러한 논리 축으로 진행

된다면, 논의 자체가 지닌 짜임새도 향상되고, 정

책 처방의 범용(汎用)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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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s of Local Autonomy on the Planning Rationality: 
Rethinking Intergovernmental Conflicts

Keywords: Rationality, Developmental State, Local Autonomy, State Space, Scale

This paper examines intergovernmental conflict in the regard of Weberian planning 

rationality, the foundation logic of modern national-state. Since studies on 

intergovernmental conflict have focused only on organizational relationship, those have 

limitation of understanding the conflicts simply as to the level of institutional fix or 

leadership. This paper proposes that intergovernmental conflict with elected officials is 

resulted by spatial differentiation in the state rationality, not by just the purely 

organizational relationship of government. In this paper, Weber's state theory and the 

notion of rationality are modified with the notion of state space and scale. Also, the 

meaning of local autonomy was examined by historical method, regarding the spatial 

differentiation of substantive rationality as the core concept of the analysis. The result 

is as the following. Firstly,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d huge substantive 

rationality as “Fatherland modernization” in national scale. However, the local autonomy 

had based on the success of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s leaded substantive 

rationality to spatially differentiate. Finally, the intergovernmental conflict can be the 

conflicts among the substantive rationalities.

계획 합리성 측면에서 본 지방정부 간 갈등 연구: 
지방자치제로 인한 국가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주제어: 계획 합리성, 발전국가, 지방자치제, 국가공간, 스케일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논리를 이루고 있는 베버주의적 계획합리

성을 기초로 정부 간 갈등을 검토했다. 기존의 정부 간 갈등 연구는 정부 조직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탓에 제도적 규약이나 개인적 리더십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했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이 있는 

정부 간 갈등은 단순히 정부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의 주장은 정부 간 갈등이 국가 합리성의 

공간적 분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베버의 국가론과 계획합리성 

개념을 - 국가공간론과 스케일 개념을 사용하여 - 공간적인 차원에서 수정했다. 그리고 실체적 

합리성의 공간적 분화를 분석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아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분석했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발전국가는 국가스케일을 중심으로 “조국근대화”라는 강력

한 실체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러나, 민주화와 산업화의 토대 위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공간적으로 분화된 실체적 합리성을 형성시켰다. 3) 결국 정부 간 갈등은 국가 하위에 새로 형성된 

실체적 합리성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 


